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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Stem cell research competition is accelerating globally since President Obama signed an executive order, repealing 
Bush-era policy that limited use of federal tax dollars for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Methods: In this paper, we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stem cell research policy changes in three countries, including the 
Human Fertilisation Embryology Act (HFEA) of UK, executive order 13,505 (removing barriers to responsible scientific research in-
volving human stem cells) of USA, and Bioethics and Safety Act of South Korea. Debates on stem cell research are based on conflicts 
of fundamental beliefs that exist in the supporting and opposing coalitions. We compare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advocacy 
coalitions in three countries and presented various factors that might be related to the policy changes.
Results: The UK government, parliament, and the HFEA have sought expert consultations and public opinions to establish guide-
lines. UK has made social consensus through continued discussion for a long time. US President’s veto power was one strongest fac-
tors influencing policy. South Korean policy was influenced by public opinion and policy brokers. Also, South Korea has not made 
social consensus. UK had a strong leadership and strong adjustment of coalitions but US and South Korea had not. Dr. Hwang’s 
scandal has had one of the greatest impacts on policy decision in South Korea.
Conclusion: The power of public opinion was critical in all three countries. In particular, the influence of public opinion was notice-
able in South Korea. Also it turned out that in US and South Korea, the presence of a policy broker who could pursue his or her goals 
was the most powerful factor among the advocacy coalitio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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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추출되고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줄기세포 
치료제는 인간복제 가능성과 인간의 존엄성 파괴라는 생명윤리적 
논쟁은 물론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수로 요구되기 때문

에 그 어떤 보건의료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감시의 필요성이 활발

히 논의된다. 줄기세포 연구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은 생명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과 국제사회에서 줄기세포 기술력을 통한 산업경쟁

력 선점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기를 거쳐 규제와 연구지원을 동시에 
고려하는 보건의료산업 육성정책 마련의 시기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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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가장 먼저 줄기세포 연구 관련 정책을 수립한 영
국의 ‘인간배아수정법(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2008)’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13,505호(인간줄기세포

를 포함하는 책임 있는 과학연구에 대한 장벽제거)’[1,2], 한국의 ‘생
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채택되고 수정되는 과정 속에서의 
줄기세포정책 변동과정 및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대부분의 생명과학 관련 연구는 생명과학 분야 연구의 윤리적 고
찰이나 법제정을 둘러싼 논쟁을 기술하는 데 그쳤고, 정책과정의 
측면에서 입법과정을 분석한 연구와 정책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 
생명윤리법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규제정책의 형성과 변동과정 분
석연구가 있긴 하지만 이 또한 국내사례에 대한 분석이어서 국가 
간 비교를 한 연구는 없었다[3-7].
각각의 옹호연합이 계층적인 신념체계를 바탕으로 그들의 신념

이 정부의 정책으로 관철되도록 경쟁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옹호연
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은 이러한 줄기세포정책의 
변화를 고찰하는 데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은 신념으로 무장한 각 집단(옹호연합) 간에 장기적인 갈등과 
논쟁이 지속되는 정책영역이다.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과정의 
다양한 국면들은 유동적이고 상호적이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간 
엘리트집단의 신념과 구조적 요인을 보이는 주제로 옹호연합모형

을 통한 분석이 가능한 기본조건을 충족한다.
옹호연합모형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개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가정은 합리적 선택모형에서의 그것과 다르다. 합리적 선택모

형에서는 자기이해를 추구하는 개인이 합리적이고 이기적으로 행
동한다고 보는 데 비해서 옹호연합모형에서 가정하는 개인은 규범

적 신념을 중시하고 이타적 행위도 가능하다고 본다[8]. 신념의 대
립이 첨예하게 존재하는 줄기세포 관련 정책변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옹호연합모형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본가정 및 특징은 다
른 접근법에 비해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변동에 미치는 
요인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향후 신념의 대립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보건의료 분야나 생명과학기술 분야의 정
책변동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옹호연합모형은 Lasswell [9-11]이 제시한 정책과정의 단계모형

(stages model)으로는 복잡하고 다이나믹한 정책결정과정을 제대

로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제시된 모형으

로서, 형성, 집행, 재형성 등 사회적 논쟁의 반복과정을 정책 네트워

크와 공동체 맥락에서 이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12,13]. 정치행정

구조와 동태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 이익집단, 연구소, 대
중매체 등 다수의 집단의 신념과 자원이 개입되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서 나타나는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 모형

은 의미를 가진다[14]. 특히 옹호연합모형에서는 서로 다른 신념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옹호연합들 간의 경쟁과 협력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어떤 요소보다 개인이나 집단이 가
지고 있는 신념을 매우 중요시한다. 이때 신념체계는 규범적 핵심신

념, 정책핵심신념, 이차적 신념으로 3층의 위계구조를 이루고 있고, 
분석단위는 개별행위자가 아닌 정책의 하위체계 및 하위체계 내 옹
호연합들이다[15].
옹호연합들의 신념체계와 전략은 정책하위체계를 둘러싼 외적

사건과 정책하위체계 내부행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법적 권위, 일
반 여론, 정보, 동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 재정자원, 기술적 리더십 
등에 따라 형성된다. 신념체계는 다시 외부적 충격과 정책지향 학습

을 거치면서 조정되거나 정책중개자(policy broker)에 의하여 중개
됨으로써 변화될 수 있다[16-18]. 이와 같이 옹호연합모형은 정책행

위자 및 연합 간의 상호작용 및 정책결과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인
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정책

지향학습(policy-oriented learning)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19].
3개국에서의 장기간에 이루어진 정책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한다. 옹호연합모형은 원래 미
국에서 환경이나 에너지 등의 정책영역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는데 
분석하는 변수가 지나치게 다양해지는 경우 분석에 어려움을 초래

하므로 연구의 목적이나 대상의 특성에 따라 변수를 제한할 필요

가 있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나치게 복잡한 외적 요인변수

들을 모두 열거하는 대신 줄기세포연구정책에 관련된 핵심변수들

로 재구성하고 경계가 모호한 안정적 변수와 역동적 변수의 구분

도 없앴다. 또한 별도로 분석하기에는 작은 부분인 연합의 장기적 
기회구조는 정치구조변수로 함께 포함하였다.
옹호연합모형에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정책하위체계인 정책 

신념에 기반한 옹호연합의 형성이다. 신념체계는 규범적 핵심신념

과 정책핵심신념, 이차적 신념으로 구분되는데 실제로는 이해관계

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여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신념과 이해

가 결합하여 함께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비현실적인 단
순한 신념만이 아닌 행위자 간의 이해관계의 측면도 구분해 볼 필
요가 있다. 또한 신념과 이해로 형성된 옹호연합 행위자들 간의 동
맹형성과 다양한 전략으로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관계를 
분석할 것이며,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중개자의 역할과 활동도 
함께 분석할 것이다.
정책산출과 정책영향은 줄기세포연구정책의 경우 법제정, 법개

정, 지침, 행정명령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러한 과정 중에 각 옹호
연합이 처음 세운 전략대로 추진되기보다는 옹호연합 간의 상호작

용을 통한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책지

향학습을 통해 정책결과를 피드백하고 이것이 외부요인으로 재반

영되거나 옹호연합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이 연구에

서는 이와 같은 현상들에 주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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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외부요인의 비교

줄기세포 연구정책의 기본 특성은 첨단의료과학기술에 대한 정
책이라는 점과 동시에 생명윤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특성을 가
진다. 영국에서는 임신중절로 촉발된 사회적 논란이 체외수정술의 
발달로 가능해진 배아연구로 이어졌는데, 이러한 이중적 특성으로 
인해 줄기세포연구에 관한 논의는 단순한 과학기술이 아닌 생명윤

리와 관련된 과학기술의 허용 여부를 두고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가진 진영이 형성되었고 치열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원래 영국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근거하여 배아

파괴에 대한 거부감과 인간복제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복제양 돌리가 영국에서 만들어지고 그 성과와 미래가 보
도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도 점차 증가하였다. 영국의 정

책결정자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치열한 논의를 지속하였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만들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하였다[3,20,21].
반면에 미국은 과학기술의 허용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줄기세포 

연구비 지원 문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민간의 자금이나 주정

부 차원의 지원으로는 연구를 할 수 있지만 연방정부가 줄기세표

의 연구에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정책적인 화두

가 된 것이다. 사실상 연방정부의 막대한 지원이 없이는 연구의 발
전에 한계가 많기 때문이다. 국회에서의 치열한 논쟁과 각 이익집단

들의 활동으로 클린턴 임기 말에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국회를 통과

한 적도 있지만 이후 기독교 우파의 영향력이 컸던 부시 행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다른 국가들의 배아줄기세포연구 
성과가 속속 보도되면서 미국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마침내 
2009년 오바마 정부에서 연방정부의 배아연구지원을 허용하였다. 

External (system) parameters

Policy subsystem

Policy outputs

Policy oriented learningPolicy brokers

Strategy
regarding guidance 

instruments

Strategy
regarding guidance 

instruments

Coalition B
a. Policy beliefs
b. Resources

Coalition A
a. Policy beliefs
b. Resources

Policy oriented learning

1. Basic attributes of the policy problem
2. Fundamental sociocultural values and social structure
3. Changes in socioeconomic conditions
4. Changes in public opinion
5. Changes in systemic governing coalition and political system

Figure 1. Analytic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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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에서는 배아연구 자체에 대해서는 허용이나 금지에 대
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나 영국에 비해 논의의 규모나 강도

에 차이가 있다[5,22-25].
한국에서의 논의는 초기에는 단순한 보건의료 분야의 과학기술

정책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육성정책으로 
전개되었다. 황우석의 연구 성과보도로 막강한 자금이 지원되었고 
이후 황우석이라는 개인 과학자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황우석 스캔들 이후 비윤리적인 연구진행의 문제점들이 대
서특필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으

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

고 줄기세포연구는 그 발판을 마련해 줄 좋은 기회로 간주되었다. 
이런 분위기 조성에는 줄기세포연구에 낙관적인 희망을 가지는 국
민여론이 큰 몫을 하였고 정권의 교체로 인한 심각한 변화나 정부

의 강력한 의지의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특히 2006년 황
우석 스캔들 관련 사회적 논쟁이 활발했던 시기를 전후하여 생명

과학 이슈에 대한 한국 여론의 특성을 연구한 결과[26]를 보면 
2005년 11월 이전까지는 배아복제연구 성과와 긍정적 효과 부분을 
부각시킨 뉴스들이 주를 이뤘고, 황우석 스캔들 이후에야 연구윤

리와 관련된 보도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디어에서 연구

조작 등 부정적 측면을 높은 비중으로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줄
기세포 유용성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며 
긍정적 전망도 상승세로 나타났다. 가톨릭과 기독교로 대변되는 

미국과 영국의 기본적 가치관 외에도 한국에는 불교의 생명존중사

상과 유교적 인, 의, 예 가치관이 역사적으로 뿌리 깊게 존재하기 때
문에 생명존중에 대한 의식과 복제인간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지만 
이러한 주장이 대세를 이루지는 못하였다[4,22,27-29]. 정부지원의 
측면에서 본다면 노무현 정부(2003-2007) 시기 황우석 연구는 정
부지원을 통한 막강한 정치적 뒷받침이 존재하였으나, 황우석 스캔

들(2006) 이후 잠시 위축되었다. 그러나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도 줄
기세포연구에 긍정적인 여론을 고려한 지원정책이 부각되어 정권 
교체에 따른 영향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정책하위체계

1) 규제옹호연합

영국에서 배아연구에 대해 선명하게 대립되는 찬반 논쟁을 주도

하는 양측 진영은 1967년 ‘임신중절법(The Abortion Act)’의 의회

통과를 둘러싸고 형성되었다. 법 통과 이후 ‘임신중절법’을 둘러싸

고 배아 관련 논쟁이 지속되며 양 진영이 형성되었는데, 임신중절

을 합법화하기 위한 임신중절법개혁연합(Abortion Law Reform 
Association)과, 이에 맞서 1967년 1월 조직된 ‘태어나지 않은 아이

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임(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Unborn 
Children, SPUC)’과 1970년에는 같은 취지의 ‘생명(LIFE)’이라는 
모임이다. 낙태반대론자들은 보조생식술이나 낙태는 출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존재가 누려야 할 기본인권을 침해하고, 생명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배아

Table 1. External factors in UK, USA, and South Korea

Variables of external (system)  
   parameters in existing research External parameters in this study UK USA South Korea

Relatively stable parameters
Basic attributes of problematic 
   areas (good), basic distribution of
   natural resources

Basic attributes of the policy 
   problem: oughtness/
   specialization/complexity

Clash between scientific 
   advancement and bio-ethical
   concerns

Clash between values: respect 
   for life vs. national 
   competitiveness/federal 
   funding for research

Between the government’s 
   research support vs. regulation

Fundamental sociocultural values 
   and social structure, basic 
   constitutional structure (rules)

Fundamental sociocultural values 
   and social structure: traditional 
   values/historical impact

Christian values Christian values Confucian values+Christian 
   values

External (system) event
   Changes in socioeconomic 
      conditions

Changes in socioeconomic 
   conditions: civil society 
   matureness/economic 
   environment

Continuous and lively debates 
   within the civil society on diverse 
   issues, like in-vitro fertilization 
   abortion, etc.

Not a big civic society issue in the 
   beginning because the issue was 
   about funding not research. Later 
   however, rising support due to 
   desire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Desire for persistent economic 
   development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Changes in public opinion Changes in public opinion: changes 
   in majority of opinion/changes in 
   minority opinion

Public’s positive reaction to 
   announcement of research 
   outcomes

Rising concerns on losses in national 
   competitivenes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Dr. Hwang’s research outcomes 
   and the following scandals 
   created ethical concerns, but 
   the public maintained positive 
   attitudes

   Changes in systemic governing 
      coalition, policy decisions and 
      impacts from other subsystems

Changes in systemic governing 
   coalition and political system: 
   changes in political power/
   election/political system

Lobbying efforts by embryo 
   research advocates was a 
   success in congress

Increasing political participation of 
   Christian right-wing/changes in 
   presidential power
Veto by President Bush

Relatively small impact by 
   changes in governments. Dr. 
   Hwang had political power for 
   a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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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금지시키고자 하였다. 낙태법 저지의 실패 이후 어느 정도 
소강상태였던 낙태반대론자 진영은 워녹보고서를 계기로 실험실

안의 ‘출생되지 않은 어린이들’인 배아를 파괴하는 비도덕적인 행
위의 합법화를 저지하기 위하여 다시 힘을 결집하게 되었다[7]. 영
국의 규제옹호연합은 강한 조정을 통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기독

교적 가치관인 인간존엄을 주장하였으며 국회에 로비는 물론 국회 
내에 생명존중 모임을 만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미국에서는 보수종교단체와 시민단체, 공화당, 네오뎀(neo-

Dem), 생명윤리학자들을 주축으로 규제옹호연합이 형성되었다. 
주로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반대하는 진영은 보수종교단체인 기독

교 우파들이었는데 특히 부시정부시절 감리교인인 부시의 강력한 
반대로 더욱 힘을 받았다. 공화당은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종
교계와 연합하였다. 또한 민주당 내에서도 보수입장을 고수하는 
네오뎀들이 연구지원을 반대하기도 했다. 지난 1995년 같은 민주당 
출신의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인간배아 창출 및 파괴연구에 대한 연
방예산지원금지법인 ‘딕키-위커 수정법(Dickey-Wicker Amend-
ment)’이 클린턴에 의해 서명, 발효되어 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3].
약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규제옹호연합들 간에는 큰 이견이 있

었던 것은 아니어서 종합적으로 볼 때 이들의 연합형태는 약한 갈
등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들은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기저

핵심을 규범으로 내재하고 있었고 배아도 인간으로 보는 입장을 고
수하며 복제인간 탄생의 가능성을 염려하였다. 특히 배아를 사용

한 그 어떤 연구도 금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

로 형성되었고 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법적 접근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한국은 초기에는 정부의 부처 간 주도권 싸움이 주를 이루었다. 

정책지향의 차이로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 국회의 보건복지위

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사이에 갈등양상을 보였는데 보
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이성재, 김홍신, 김덕규 위원 등은 생명윤리

를 우선시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한국의 규제옹호연합은 매우 
다양한 그룹으로 구성되었는데, 천주교계와 기독교생명윤리위원

회, 불교인권위원회와 같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참여연대를 비롯

해 낙태반대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와 같은 여성시민단체들이 
함께 규제옹호연합을 구축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으로, 낙태찬성

연합이 줄기세포연구의 육성옹호연합으로 형성되었던 영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낙태반대연합과 낙태를 찬성하는 여성단체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와 소수의 생
명윤리학자들이 합세하였다. 초기에 규제옹호연합 내의 입장 차는 
그다지 크지 않아서 약한 갈등의 연합형태를 유지하다가 2001년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를 주축으로 69개 단체들이 연합한 공동캠

페인단이 출범되면서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2005년 황우석 스캔들 
이후에는 14개 단체들이 참여한 생명공학감시연대를 결성하여 황

우석 연구와 관련한 문제점을 공론화시키기도 하였다[7]. 이들 단
체들도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였는데 영국,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

서는 황우석 스캔들 이후로 연구원의 난자제공 여부가 문제화되면

서 난자제공 여성의 인권이 또한 중요한 정책 핵심이 되었다. 이 연
합은 줄기세포연구뿐 아니라 관련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윤리

규제가 존재하지 않음을 비판하는 세력의 연합으로서 영국, 미국

과 비교할 때 규제옹호연합의 신념에는 보다 다양한 가치가 포함되

어 있었다. 규제옹호연합은 초반에 주로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연합

이다 보니 정치적 영향력은 작은 편이었기 때문에, 생명윤리법 제정 
당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지만 그들의 주장이 법안에 크게 
반영되지 못하였다. 한편 황우석 스캔들 이전에는 여론의 관심이 
연구의 성과에만 집중되었으나 황우석 스캔들 이후 윤리적인 문제

들이 제기되면서 여론도 규제옹호연합에 일부 힘을 보태게 되었다

(Table 2).

2) 육성옹호연합

영국에서는 임신중절법 통과 이후 임신중절을 합법화하기 위한 
임신중절법개혁연합이 탄생하였다. 배아연구 금지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과학자와 의학자 사회는 자신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들이 범죄로 간주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네
이처’ 등의 과학 잡지와 의학연구위원회, 배아연구를 지지하는 과
학자와 일반인들은 언론을 포함한 다각적인 수단을 통하여 배아연

구 금지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고자 하였다[30,31]. 과학자와 의학자

들은 대중의 배아연구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진보(Progress)’라는 협회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과학과 의학의 발
전이 인류에게 가져다 줄 혜택을 강조하였다[3]. 이들은 강한 연합

을 구성하였고 과학의 발전과 의학적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배아관리를 할 정부기관을 만들고 철저한 감독하에 연구를 허용

하자는 입장을 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상원, 하원의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로비를 하였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또한 다각적인 캠
페인과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

고 과학자와 의학자의 ‘진보’협회 구성으로 더 강한 리더십을 구축

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도 영국과 유사하게 배아연구 찬성진영과 반대진영으

로 나뉘었으며 찬성진영은 과학자와 의학자들로 구성되었고 국립

보건연구원도 찬성하는 입장으로 점차 변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유력언론인 뉴욕타임즈와 뉴욕포스트가 연구지원을 허용하

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클린턴 정부 말기부터 민주당에서 연구

지원에 찬성하는 입장들이 대두되었고, 이후 공화당 내 진보의원들

인 네오콘들이 줄기세포연구지원에 찬성하였다. 이들은 과학의 발
전을 통한 국가경쟁력과 의학적 유용성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2005
년 5월 사이언스에 황우석의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의 수립 성과가 
게재되면서 미국 내 배아줄기세포연구의 의학적 중요성이 부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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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쟁력 확보라는 이슈가 더욱 강조되었다. 
그들은 세계적인 줄기세포연구 분야의 치열한 경쟁을 언급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식의 엄격한 규제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
이라고 비판하였다[5]. 옹호연합 측에서는 연구지원조건에 부합하

는 기준을 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 연합에 이미 민주

당 의원과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등이 속해  있어 
법적 접근성은 충분하였다. 그러나 연구지원조건에 대한 의견이 내
부적으로 일치하지 못하여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는 못하였다.
한국에서는 생명윤리법 제정 당시 과학기술부와 국회의 과학기

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과학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
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의 장영달, 이상희 의원 등은 
생명공학육성에 치중한 법안을 발의하여 대립하였다. 육성옹호연

합의 본격적인 활동은 과학기술부의 생명윤리기본법(안)이 공청회

를 통해 발표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전경련의 생명과학산업위

원회를 중심으로 연구에 지장을 주는 핵심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32,33]. 또한 이들은 2002년 
9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배아복제연

구반대로 생명공학연구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고 비판하

였다.
육성옹호연합은 과학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확보와 재생의

학을 강조해 환자 단체의 지지를 받았다. 이들은 배아줄기세포연구

를 지지하면서 엄격한 규제하에 치료용 복제만 허용하자는 조건을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과학기술부의 친 과학계 입장에 힘입어 
법적 접근성이 높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보건복

지부의 법안이 상정되면서 힘을 잃었다. 육성옹호연합은 연구성과 
홍보와 장밋빛 미래에 편중된 보도를 통하여 홍보하고자 하였다.
육성옹호연합은 초반에는 약한 갈등의 연합형태로 형성되었으

나 배아줄기세포연구와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둘러싸고 연구 허
용범위에 대해 내부적 논란을 겪었다. 표면적으로는 육성옹호연합

인 과학기술부, 전경련, 황우석 지지연대 내에서도 구체적인 연구 
허용범위를 두고는 배아연구 자체의 허용 여부뿐만 아니라, 규제의 
범위와 강도 등에도 이견을 보이며 쉽게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모
습을 보였다. 특히 육성옹호연합의 과학자와 학계 전체가 2004년 
이후에는 정부의 지원을 둘러싸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입장을 취하는 양상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21]. 황우석 연구성과 
보도 후 과학자 한 개인이 강력한 정치적 역량을 가지게 되었고, 이
전에는 배제되었던 전문가의 의견이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
쳤으나 황우석 스캔들 이후 과학자집단 내부의 자체 반성과 함께 
연구지원 위축을 염려하는 양상이 동시에 나타났다. 육성옹호연합

의 큰 축인 과학계가 연구범위와 연구비지원에 따른 이해관계에 따
라 의견의 차이를 보이면서 강한 연합을 형성하지 못함에 따라 강
력한 정책 영향도 발휘하지 못하였다(Table 3).

Table 2. Regulation coalitions in three countries

UK USA South Korea

Regulation coalitions
   Advocacy coalition Religious groups, conservative party, part 

   of labour party, life movement 
   organizations, SPUC, LIFE

Conservative religious groups, civil society 
   organization, republicans, neo-Dem, 
   bioethicists 

Catholic, Christian Bioethics Committee, Buddhist Human 
   Rights Commission,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coalition of opposition to abortion (prolife), 
   Korean Women Link, 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Bioethicists

   Coalition types Strong adjustment Weak conflict Weak conflict
   Consistency in belief and 
      functional redundancy

Low Low Low

Belief system
   Deep core belief (normative) Emphasis on human dignity Emphasis on human dignity Emphasis on human dignity
   Policy core belief Against embryo stem cell research, 

   because human embryo is human being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of human
   cloning

Against embryo stem cell research, 
   because human embryo is human being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of human 
   cloning

Against embryo stem cell research, because human embryo 
   is human being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of human cloning
Human rights violation of women who provide their eggs
Strengthen regulations on moral and ethical standards for 
   research

   Secondary beliefs Prohibition of any research using embryo Prohibition of any research using embryo Prohibition of any research using embryo
Resource
   Legal accessibility High accessibility: lobbying to the 

   Senators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High accessibility: coalition was formed 
   mainly among the Republicans

Low accessibility: coalition was formed mainly within 
   religious group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inancial resources and 
      public opinion

Gained wide social support and financial 
   aid in 1969-1982

Strong support by the religious group 
   during Bush administration 
   (mainly methodists)

The necessity of regulation spread widely since the Hwang 
   scandal

Skillful leadership Organized meeting in congress (SPUC, LIFE) Lack of leadership: president Bush’s veto Lack of leadership

SPUC,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Unbor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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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

영국에서는 보고서 발행, 법안 상정, 서명운동, 대중매체 홍보, 
자발적 허용기관 설립 등 다양한 전략이 활용되었다. 1980년대 초 
체외수정술과 생식기술이 사회에 미칠 파괴적 영향에 대하여 보수

당과 상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었고, 1982년 상
원에서는 새로운 보조생식술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심
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1982년 보조생식

술의 사회적 · 법적 · 윤리적 함의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워
녹위원회(Wornock Committee)가 구성되었다. 워녹위원회는 보
조생식술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종교계로부터 의료계까지 광
범위하게 자문을 구하고 2년간의 숙고된 정리과정을 거쳐 새로 설
정될 법안의 기초로서 64개의 권고안을 제시하였다[34,35].
워녹보고서는 까다로운 요건에 근거한 규제를 하는 조건으로 현

재 진행되는 배아연구를 지속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
에 대해 보수와 과학계 양쪽에서 논쟁이 일었다. 워녹보고서가 출
간되자마자 낙태반대론자들은 로비를 통하여 힘을 집중하고 워녹

보고서를 공격하여 배아연구를 금지시키고자 하였다. 정치적으로

는 낙태법이 통과되었던 1960년대에는 노동당이 우세하였지만, 이
제는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당이 우세한 형국이었고, 의회 
내에서도 ‘SPUC’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증가함에 따라 워녹보고서

가 법으로 제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배아연구 반대진영은 
1985년 의원입법의 형태로 배아연구를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하였

다. 전직 목사였던 의원 파월이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보호법’을 의
회에 제출했고 1985년 2월 하원에서 파월의 법안은 통과되었다. 그
러나 배아연구 지지자들의 노력으로 최종 통과는 실패하게 되었

고, 이에 배아연구 반대진영은 배아보호를 청원하는 서명을 200만 
명 가까이 받아서 제출하였다. 1986년 10월 파월 법안은 다시 투표

에 붙여졌으나 여전히 배아연구 금지 찬성률이 월등히 높았다. 파
월 법안에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시간을 끄는 방법으로 법안통과

를 무산시켰다. 이후 정부가 워녹보고서의 대부분을 골격으로 하
는 법안을 만들어 상원에 제출하자 LIFE와 SPUC는 배아연구를 
허용하는 것은 모두를 살인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보냈다. 상원통과 후 하원이 열리기 전까지 
배아연구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을 그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던 
낙태법의 수정안과 결부시켰다. 배아연구 옹호진영에서는 낙태문

제를 언급하지 않고 오직 배아연구가 불임부부의 치료와 선천성 기
형 및 유전질환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하
원 의원이 불임부부나 선천성 기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3,34].
한편 과학자와 의학자들로 구성된 ‘진보’협회는 대중매체를 통

Table 3. Promotion coalitions in the three countries

UK USA South Korea

Promotion coalitions
   Advocacy coalition Scientist (researcher), medical community 

   (IVF clinics, the Medical Research Council, the
   Royal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PROGRESS

Scientist (researcher), medical community 
   (IVF clinics, medical association), NIH, the 
   Democratic Party, neo-conservatives,
   several influential newspapers (New York 
   Times, The New York Post), some bioethicists

Biotechnology academia, coalition to support 
   Hwang’s Research,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Life Sciences Industry Council, 
   medical community

   Coalition types Strong adjustment Weak conflict Weak conflict
   Consistency of belief and 
      functional redundancy

Low Low Low

Belief system
   Deep core belief (normative) Importance of science and clinical usefulness Importance of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clinical usefulness through scientific research
Importance of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regenerative medicine through scientific 
   research

   Policy core belief All embryos that used in research have no moral 
   issues because they are pre-embryo

Need to allow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to 
   heighten national competitiveness

Need to allow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but 
   against human cloning

   Secondary beliefs Allow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under the 
   supervis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Only support research that meet the criteria Only allow therapeutic cloning under strict 
   regulations

Resource
   Legal accessibility High accessibility: lobbying Senator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High accessibility: Democrats and NIH Improved accessibilit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speak for scientist’s positions
   Financial resources and 
      public opinion

Multifaceted campaigns and public relations Support by the powerful media Biased news report/press release of the need for 
   regulatory framework after the Hwang scandal

   Skillful leadership Organized PROGRESS that consist of scientists 
   and medical scientists

Lack of leadership: different opinions about 
   research fund conditions

Lack of leadership: different opinions about 
   allowable range and funding for the stem cell 
   research

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eo-Cons, neo-conserv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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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배아연구는 유전질환이 있는 배아를 선별하도록 하여 유전질

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였다. 동시에 의학연구위원회

와 왕립산부인과학회는 배아연구의 외부감독체계를 수행할 자발

적 허가기관(Voluntary Licensing Authority)을 설립하여 최초로 
배아연구의 허가를 내주었다. 배아연구의 외부감독체계의 설립은 
워녹보고서가 제안한 핵심내용으로 이는 워녹보고서의 법제화를 
촉진하는 전략을 쓴 것이다. 다시 파월 법안이 하원에 붙여져 결국 
투표에서 승리하였지만 배아연구 찬성 진영에서는 지속적인 캠페

인과 활동을 벌여 나갔고 그중 ‘배아(embryo)’라는 용어를 ‘전배아

(pre-embryo)’로 바꿔 배아연구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실험실의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은 배아가 되기도 전인 ‘전배아’로서 큰 도덕

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대중에게 퍼뜨리기 위한 전
략을 사용하였다[3,34].
미국에서의 주요 전략은 pre-embryo라는 용어의 활용이다. 클

린턴 정부 시절 위스콘신대학교 연구진들이 처음으로 배아줄기세

포를 분리하는 데 성공하면서 1995년 하원의원이었던 제이 딕키가 
발의한 딕키 개정법이 반드시 배아줄기세포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
석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보건복지부 변호사들의 주장이 대두되

었다. 딕키 개정법은 인간의 배아를 손상시키거나 파괴시키는 연구 
혹은 연구목적으로 배아를 이용하는 연구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줄기세포연구의 단계를 배아의 생성, 줄기세

포주의 수립, 분화연구로 구분하였을 때, 줄기세포가 수립된 후 이
루어지는 분화에 대한 연구는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관하여 의원들은 찬반양론으로 나뉘었지만 비판론보다는 
지지론이 대세였다. 그 후 배아줄기세포연구 찬성론자들은 초기배

아를 비인격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pre-
embryo라는 용어는 그들의 윤리적 관점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언어적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개념은 여러 명의 생명윤리학

자들에 의해 공유되었으며, 특히 리처드 맥코믹이라는 생명윤리학

자에 의해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발생생물학자 클리포드 그로브

스타인과 맥코믹의 이러한 협동은 1986년 그리고 1990년, 미국불

임학회(America Fertility Society)의 윤리위원회에 그들이 같이 참
여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결국 이 윤리위원회는 최초로 ‘전배아’라

는 용어를 채택하게 된다. 한편 키셔를 비롯한 몇몇의 발생생물학

자들은 그로브스타인이 배아의 파괴를 허용하기 위해서 이 용어

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하였다. 배아연구 반대론자들은 배아연구 찬
성론자들의 윤리적인 관점을 비판하고자 전배아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논쟁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사실상 ‘전배아’라는 용어는 미국 
정부 내 윤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이 된 적은 없다[35].
한국에서도 다양한 전략이 활용되었다. 규제옹호연합인 시민단

체의 연합인 ‘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제정 공동캠페인단’이 각종 규
탄대회 및 생명윤리법 제정 촉구집회, 백만인 서명운동, 1인 시위, 
백인 선언문 발표, 대중 홍보물 배포, 기자회견, 세미나 및 토론회 개

최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육성옹호연합인 전경련의 의견이나 과
학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안들에 대해 반박성명을 내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종교계는 공식입장을 정부에 표명하기 위
해 21개 기독교단체들이 연합하여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를 창
립하고 포럼 및 세미나 개최, 기독교의 입장표명, 입법안에 대한 의
견제출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1년에는 기독생명선언문을 채
택하였고, 천주교와 공동으로 인간복제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으

며,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간배아보호법률을 청원하

였다. 한국전주교주교회는 생명윤리연구회를 발족하고 ‘사목’잡지

를 통해서 생명윤리법에 대한 성명서 등을 게재하였으며, 생명수호

대회를 개최하여 인간배아복제연구 반대운동을 확산하였다. 또한 
가톨릭교회 윤리에 충실한 생명윤리기본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36]. 그 결과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총 9차례 생명윤리 관련 법안

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처음에는 생명공학육성법에 생명윤리문제

를 약간 가미한 정도였지만 점차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생명윤리법

을 제안하였다[6]. 2005년 황우석 스캔들이 터졌고 2006년 황우석

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생명윤리법 제정 당시보다 더 격렬한 옹호연
합의 활동이 진행되었다. 종교계는 줄기세포연구 금지와 연구지원 
중단을 촉구하며 생명윤리법 개정을 요구하였고 한국기독교생명

윤리협회는 배아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생명윤리법에 대해 헌법소

원을 청구하였다. 반대진영에서는 애국주의와 음모론을 주장하는 
일반 대중 중심의 황지지연대가 생겨났고 촛불집회, 1인 시위, 백만

인 서명운동, 탄원서 제출, 입법청원, 낙천낙선운동 등 다양한 활동

을 전개하였다.

4) 정책중개자

영국에서는 영국정부와 국무성, 의회, 워녹위원회가 정책중개자

로서 활동하였다. 사실 영국정부는 워녹보고서가 나오고도 4년 반 
동안 의회에서 의결이 가능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
루고 있었다. 배아연구는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는 사안으로서 
자문과정을 통해 시간을 끌면서 좀 더 광범위한 여론을 형성하여 
의회에 올릴 실제 법안을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86년 12월에 
이르러 비로소 영국정부는 워녹보고서 안을 전부 반영하고 배아연

구의 금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전문가 자문을 위
한 토론용 문건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1989년 11월 정부는 워녹보

고서를 골격으로 하는 ‘인간수정 및 발생에 관한 법안’을 의회에 제
출하였다. 정부는 이 법안을 상원에 먼저 상정한 후 하원에서 수정

을 거쳐 다시 상원의 승인을 받는 전략을 취하였다[3,34].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의회, 연방행정부, 주정부, 클린턴 정부의 배

아연구패널(Human Embryo Research Panel, HERP)과 국가생명윤

리자문위원회(National Bioethics Advisory Commission, NBAC), 
부시 정부의 대통령생명윤리자문위원회(President’s Council on 
Bioethics, PCB)를 정책중개자로 볼 수 있다. 클린턴정부의 HER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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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C는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해 초기배아는 특수한 ‘경의(re-
spect)’를 받을 가치가 있지만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는 없다고 정의하였다. 이들 조직의 주장은 각자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 예를 들어 HERP는 생명윤리의 이론적이나 원리적 관점에서는 
보다 엄격하면서도, 사회적 합의 및 사회구성원의 수용 여부에 대해

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반면 NBAC는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종교적 관점, 배아의 인지적 능력과 감각성에 대한 정의, 배아의 
파괴와 줄기세포의 유도나 사용 간의 윤리적 차이에 대한 정의 등 중
요한 도덕적 원리를 정리하는 한편, 실제적으로 다양한 사회구성원

들이 타협할 수 있는 도덕적 주장을 도출하는 데 더욱 더 초점을 두
었다.
한편 새로 조직된 PCB의 관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NBAC

가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려고 한 반면, PCB는 
이러한 ‘인위적인 합의(artificial consensus)’를 거부하면서, 서로 다
른 도덕적 주장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자 했다. 즉 PCB는 복제연구

와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찬반입장에 대해서 단지 소개만 했을 뿐이

며, 서로 다른 도덕적 입장 간의 타협점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사실상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미
미한 편이었고 거부권 등의 정책결정권을 행사해 왔던 대통령이 가
장 중요한 정책중개자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클린턴 정
부 시절 하원의원 제이 딕키에 의해 1995년 딕키 개정법이 통과되었

다. 이 법은 배아연구를 규제하기 위한 대표적 법으로 평가되었지만 
그 해석을 두고 배아 파괴행위에 대한 지지론이 대세를 이루어 클
린턴 행정부의 국립보건원은 재해석된 가이드라인을 완성하였다. 
2000년 8월 25일 발효되어 시험관아기 시술 후 남은 배아 중 중배엽 
형성 이전 배아연구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으나, 임기 말
에 완성되어 실제로 지원받은 연구는 없었다. 부시 정부는 클린턴

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때부터 미국 국회에

서는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07대 국회

(2001-2001)와 108대 국회(2003-2004)에서는 주로 체세포 복제연

구를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되었다. 그러나 어떤 법도 통과되지는 못
하였다. 109대 국회(2005-2006)에서 황우석의 사이언스지 발표를 
두고 배아연구에 대한 연방지원금의 제한을 완화시키자는 의견이 
힘을 얻게 되어 상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부시대통령이 이
에 대한 거부권(veto)을 행사하면서 제정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공화당 출신이 국회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이는 규제옹호연합의 역할이 아닌 부시대통령이 강
력한 정책 중개자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110대 국회(2007-2008)
에서 다시 줄기세포연구에 호의적인 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2007년 부시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여 법안이 제정

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부시대통령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하여 성체줄기세포나 역분화 줄기세포 등 배아를 파괴
하지 않는 연구만 지원할 것을 발표해 배아연구에 반대하는 자신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연구발전 지연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고자 
하였다. 이후 오바마 정부에서 2009년 3월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
한 연방지원 금지제한을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의회, 국무조정실, 국가생명윤리자문위

원회가 정책중개자로 활동하였다.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간에 
생명윤리법안과 관련된 주도권 경쟁이 표면화되자 국무조정실은 
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생명윤리

법을 개정하도록 결정하였다. 2002년 보건복지부는 단독으로 입법

예고를 하였고 이후 2차 관계차관회의에서 입법예고안의 주요 쟁
점사항인 체세포핵이식연구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2002년 12월 복제인간 ‘이브’의 탄생소식에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주재로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인간복제

는 엄격히 금지하고 체세포 핵이식연구는 희귀난치병 치료목적에 
한하여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이 승인하도록 조정하였다. 그리고 배아연구관리의 주무부처는 관
리의 일관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도록 결정하였다[7]. 
이때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중재역할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

였으며, 과학계와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의 입장차가 극명하여 부처 
간 주도권 싸움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이 주요한 정책중

개자가 되었다.
한편 2005년 황우석 스캔들 이후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중단되

었고 연구의 지속성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러한 계기

로 생명윤리법 제정에 따라 만들어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비로소 정책결정자 및 정책중개자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국가생명

윤리심의위원회 내부의 과학계, 윤리계 위원들은 ‘제한적 허용안’

과 ‘원칙적 금지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결국 국가생명윤

리심의위원회는 2007년 ‘제한적 허용안’을 선택하여 연구의 길을 
열어 놓았다.

3. 정책학습과 정책산출

영국은 ‘임신중절법’의 제정 당시의 논쟁이 ‘인간수정 및 발생에 
관한 규정’ 제정으로 이어지면서 임신중절법을 두고 정책학습이 이
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배아에 대한 각기 다른 신념의 연합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정책이 산출되는 양상을 보였다. 동시에 임신중

절법에 대두되었던 연합의 신념과 자원이 좀 더 전략적으로 개선되

어 인간배아 관련 정책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였다. 임신

중절법을 폐지하고자 활동한 SPUC나 LIFE와 같은 조직들은 1969
년부터 1982년까지 8차례에 걸쳐 임신중절 범위를 제한하려는 입
법활동을 벌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이후 워녹보고서를 
계기로 다시 결집하여 급습적인 형태의 전술을 구사하며 1985년 의
원입법형태로 배아연구를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하였고 절대다수

의 찬성표를 얻었다. 이에 경악한 과학자와 의학자 사회는 일반인과 
언론을 포함한 다각적 수단을 통해 법안 통과를 지지하고자 하였



영국, 미국, 한국의 줄기세포연구에 관한 정책변동 비교 분석  •  배그린 외

보건행정학회지 2013;23(4):314-325 www.kshpa.org  323

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옹호연합이 구체적으로 형성되었고 연
합 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교적 안정적인 정책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67년 임신중절법 통과를 두고 짧은 시간에 형성된 
찬반 논란은 2:1의 표차로 통과된 뒤에도 반대와 우려의 여론이 거
세 충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양상을 보였다. 이후 배아연구를 두
고는 오랫동안 충분한 논의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한 보고서 마련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정책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미국에서 클린턴 정부는 임기 초 딕키 개정법을 통과시켜 배아줄

기세포연구 지원금지를 실시하였고 임기 말 재해석을 통해 변형된 
가이드라인을 완성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한 채 정권이 바뀌었다. 이
후 부시는 의회의 의결을 두 번이나 거부하고 행정명령을 통한 배
아줄기세포연구 지원정책을 발효시켰다. 오바마 정부도 행정명령

을 통한 배아줄기세포연구 제제완화를 시행하였다. 다원주의이면

서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미국이 오히려 합의에 의한 정책을 이끌어

내지 못하였고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진 것
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하지만 부시의 두 번째 임기 말인 2007년 황우석 연구결과의 발

표와 더불어 일본이나 영국의 줄기세포연구 성공 발표로 인한 외부 
충격에 의해 배아줄기세포를 제외한 줄기세포연구에 지원을 허용

하는 행정명령이 발행되었으며 이는 부시 및 종교계의 신념을 고수

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 경쟁력을 막지 않는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
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 또한 줄기세포연구 지원제한으로 뒤쳐지

는 줄기세포연구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

자 규제하에서 일부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안

하였고 이를 반영한 미국 국립보건원의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세부 
내용과 기타 관련 법안의 입법이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
다. 미국의 정책산출은 지속적으로 대통령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 형태를 유지하였고, 외부의 요인들이 그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에서는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국회의원 중심으로 법

안이 발의되었으나 정책결정자나 정책중개자가 없어 정책으로 산
출되지 못하다가 2000년 이후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주도로 
법안이 마련되었다. 제16대 국회 임기 만료 시기가 임박하자 보건복

지위원회는 생명윤리법 제정이 다시 표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기 
내에 처리하고자 하였고, 종교계와 공동캠페인단의 조속한 법 제
정 촉구 압박에 더하여 2003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정책으로 산
출되었다. 2005년 황우석 스캔들 이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정책중개자로서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의 ‘제한적 허용’을 의결함으

로써 보건복지부와 박재완 의원이 황우석 스캔들에서 발생한 문제

점들을 반영한 대안을 만들었다. 이로써 정부의 안과 박재완 의원

의 발의안이 경쟁하게 되었으나 결국 2008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
되지 못하였다. 이후 양승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안으로 
생명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만들었고 제17대 국회 마지막 임시

국회에 직권 상정함으로써 정책산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고  찰

옹호연합모형은 정책과정에서 개입되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를 규명하며, 상이한 신념체계를 가지는 행위자들이 옹호연합을 형
성하고, 이러한 옹호연합들 간의 갈등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책

산출을 도출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옹호연합모형은 정책과정의 내
적 동태성과 이를 통한 정책산출의 과정을 밝힘은 물론 외부적(환
경적) 요인이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고려함으로써 환경적 
맥락-정책과정-정책산출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신념체계와 정책지향학습의 개념을 통해

서 장기간에 걸친 갈등과 타협의 결과로 발생하는 정책형성 및 변
동의 과정을 잘 설명해 준다[15]. 줄기세포연구와 같은 보건의료분

야의 과학기술정책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신념체계로 나누어진 옹
호연합이 분명하게 형성되고 이 신념의 규범적 기저핵심은 쉽게 바
뀌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

여 미국, 영국, 및 한국에서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변동을 살
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영국에서는 오랜 시간 찬반 양 진영의 의회 로비와 대중 홍

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점차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양상을 보였
으며 적절한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통해 강력한 규제하의 허용이라

는 결과를 도출했다. 영국에서의 줄기세포 정책결정과정은 성숙된 
시민사회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쳐 정책산출을 이루어냈

다는 특징을 가진다.
미국은 줄기세포연구의 허용이나 금지가 아닌 연방정부에서 줄

기세포연구비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두고 옹
호연합이 형성되었다. 미국에서는 국가 경쟁력에 대한 위기감이 불
어 닥침에도 불구하고 상원과 하원이 의결한 연구지원 허용 법안

을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하는 특이한 정책산출 결과를 보였다. 
특히 미국에서는 보수로 일컫는 공화당과 진보로 일컫는 민주당 내
에서조차 찬반양론이 갈라지고, 생명윤리학자, 정부의 입장도 반
으로 나뉘었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정책형성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이 이루

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에서 생명윤리법 제정기에는 규제옹호연합의 의견이 그대

로 담긴 법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과학계의 주장이 강력하게 반
영된 법안이 제출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양상을 거듭하다가 최종

적으로는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정책이 산출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후 황우석 스캔들이라는 외부요인의 발생으로 법 개정이 진행되었

다. 이후 언론과 일반 대중까지도 찬반진영으로 나뉘어 전 국가적 
관심사가 되었고 이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중재로 제한적 
허용이라는 정책을 산출하게 되었다. 과학계와 종교계는 양 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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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을 여전히 대변하고 현재 생명윤리법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 있는 대중과 학계들은 황우석 스캔들 이후 강
성했던 보수적 태도에서 보다 진보적인 성향으로 변하고 있다. 이는 
2006년 황우석 사태 이전과 이후의 줄기세포 이슈에 대한 한국 여
론의 특성을 조사한 Cho 등[26]의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는데, 
대중들은 줄기세포 유용성에 대해 높이 평가했고, 생명과학에 대
한 긍정적 전망도 상승세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들은 과학의 유용

성 문제를 과학자의 윤리, 생명윤리, 과학정책 등과 분리해서 판단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지식의 부족으로 가치 혼란을 겪으면서 접
근하기 쉬운 가치를 선택하게 되어 세계수준의 자부심을 중요한 가
치로 선택하고 있었다. 이는 줄기세포연구 성과에 의한 국제 경쟁력

과 의학적 유용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미국의 오바마 행정명령 
이슈를 타고 더 확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영국 및 한국의 사례를 비교해 볼 때, 과학계, 종교계, 생

명윤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한 심층적인 연구와 충
분한 논의를 거쳐서 보고서가 마련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과 
국회 모두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책의 도
입과 변동, 그리고 합의의 형성 및 안정적 지속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서히 논의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상호 간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지

만, 미국과 한국에서는 시대적 흐름과 집권하고 있는 정당 혹은 대
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또는 여론 몰이 등에 영향을 받아 쉽게 변하

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정책결정의 양
상은 한국의 다른 정책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충분한 논의와 합
의를 통한 정책산출보다는 이해관계의 접점에서 급격하게 결정되

는 모습을 보였다[37].
여론의 힘은 3개국 모두에서 중요하였다. 그러나 그 영향력의 크

기나 양상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영국은 시민사회의 합의

를 위한 논의가 오랜 기간 충분히 이어져 왔고 체계적인 절차를 밟
아 의회의 결정을 통해 법안이 마련되었다. 미국은 가장 개방된 정
치체제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8년간의 강력한 기독교 우파의 부
시행정부 시절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동원되며 배아연구 지원이 저
지되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 한순

간에 지원이 결정되어서 지배집단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

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은 여론의 영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

다. 한국에서는 체계적인 사회적 논의나 강력한 정치권의 의지보다

는 여론에 좌지우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황우석이라는 과학

자 개인의 성공과 실패가 국가적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 이후 생명윤리법의 마련과 개정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보다는 여론과 촉발사건의 영향을 받아 급속히 마무리되는 모
습을 보여,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시민사회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때론 정책중개자의 강력한 역할로 정책이 

형성되고 변동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인간배아의 파괴라는 

논의 앞에 쉽게 변할 수 없는 신념을 가진 옹호연합의 역할보다는 
강력한 정치적 힘을 가진 정책중개자의 역할이 더 강력할 수도 있
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앙집권적 정책결정시스템에서는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정책결정자의 정책중개자로서의 역할은 단
순히 중재와 옹호에만 주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38]. 향후 정치구

조와 정책결정시스템에 따른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심층적으로 비
교 분석하여 정책산출과 학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연구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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